
전문가 인식공동체 주도의 정책수렴: 
‘국제갱챙정책 배트워크’ (ICN) 사례연구 

e g E |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각국에서의 경쟁정책의 변화 및 국가 간 경쟁 정책 

의 조화 및 수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각국 정책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경쟁정책 

영역에서의 개별국 간의 정책이전 및 정책수렴 현상을 경쟁정책 글로벌 거 

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정책이전과정에서 경쟁정책 전문가 네트 

워크로서 ICN(Intemational Competition Network)의 역할과 그 의의를 분석한다 
ICN은 개별 회원국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변화 및 인식공유’ 를 통해 ‘장기 

적 안목에서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 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국제경쟁 정책 기 

구이다. ICN은 특히 개도국 경쟁정책 관료틀이 학습할 수 있는 모범관행을 

수립 · 제시하고 이으| ‘자발적 이전’ 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수렴 여부 

가 정책당국자의 ‘인지력’ 과 ‘자발적 선택’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현 상황 하에서 경쟁정책의 수렴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것인가를 말 

해 준다. 시장 경쟁에 대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각국 

의 고유한 시장경제 모델 위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추제어: 경쟁정책， 정책수렴， 인식공동체， 전문가 네트워크 

1. 글로벌화와 정책수렴 풍인 

글로벌화는 시장에 작용하는 각국의 공공정책과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글로벌화의 영향은국경선 위에 적용되는시장규칙의 국가간표준뿐아니라， 

국경선 안에서(behind the border) 작동되는 시장 규칙의 조화와 수렴 현상을 낳기도 

한다. 국경선 상에서의 상품과 자본의 자유 이동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경선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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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 활동의 자유 및 경쟁 이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역자유화는 통상정책 

을 넘어，경쟁정책의 영역으로 확대된다. 이런 의미에서 글로벌화는 각국의 시장 

제도와 정책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화가 각국의 시장제도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대립하는 

두 관점의 설명이 있다.하나는 글로벌화가 각국의 정책 및 제도의 수렴 현상을 야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고，다른 하나는 글로벌화가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사실이지만，수렴이 나타나기 보다는 여전히 국가 간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렴이냐 차이의 지속이냐 하는 문제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다. 수렴 

여부를 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정책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 

을 내놓고 었다. 무엇이 어느 정도로 똑같아 지느냐 하는 것을 수렴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차이의 감소를 수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규의 내용과 정책 집행의 제도적 절차가 완전히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수렴으로 규정할 것인가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가 있다. 수렴이냐 

차이의 지속이냐 하는 문제는 수렴의 동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 

어 있다. 글로벌화에 따른 정책 수렴의 동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서로 다른 관점의 많은 논의들이 경합을 이루어 왔다. 국가 간 정책 수렴 

의 동인과 관련해서 가장 해묵은 논란의 주제는 정책이전이 외압에 의해 강압적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개별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되느냐 하는 것이 

다. 도로위츠와 마르쉬(Dolowitz & Marsh 1996, 2;α)())는 정책수렴 동인을 강압에 의 

한 정책이전과 자발적 정책이전이라는 양단의 두 유형으로 나누고，강압 이전과 자 

발적 이전의 연속선 상에는다양한혼합적 유형이 있음을지적하고 있다.연속선상 

의 혼합형 동인으로 도로위츠(Dolowitz & Elkins 2004)는 경제적 경쟁(direct economic 

competition), 정 보네 트워 크(infonnationaJ network), 사회 적 모방(socαl때외 emu뼈j 

시하고 있고， 홀진거와 닐(H이zinger & Knill 2005)은 강압(imposition) ， 국제 조화 

(intemationaJ hannonization), 규제 경 쟁 (reguJatory competition), 초국가적 커 뮤니 케 이 션 

(transnational communication), 개별국의 독자적 문제해결(independent problem-solving) 

없
 

고
 

으
 

E 
= 
-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수렴의 동인을 다루고 있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wro나 α1F， EU 등과 같은 초국가 기구의 역할 

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초국가 기구가 특정의 정책 사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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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는가에 따라 회원국 각국 간의 정책 및 제도의 수렴이 나타나거나，혹은 

기존의 국가별 특성이 그대로 온존될 수 있기도 한다. 즉 초국가 기구의 정책 사안 

별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수렴화의 여부가 달라진다. 

초국가 기구의 정책사안별 거버넌스 구조는 당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제도 

화(institutionalization)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초국가 기구의 제도화 수준은 두 차원 

을 가질 수 있다 첫째는 경성법 (hard law) 차원의 제도화이고 다른 하나는 연성법 

(soft law) 차원의 제도화이다. 경성법 차원의 제도화는 회원국 정부의 선택과 행동 

에 제약을 가하는 공식적 규칙이 정립되어 있고，규칙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높은 수준의 

제도화는 회원국에 대한 강압적이고 신속한 정책이전 및 높은 수준의 정책수렴 결 

과를낳는다. 

그러나 정책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화된 권위와 절차가 경성법 차원에서 잘 

확립되어 있어야만 회원국 간 정책이전 및 수렴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회원국 간 

의 정책수렴은 연성적 접근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EU 하의 규제정책 수렴 

현상을 연구하고 있는 닐과 렌쇼우(Knill & Lenschow)는 회원국 정책당국에게 강요 
되는 의무부과 없이 선택여부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져 있더라도 정책이전 

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기회원국이 따라야할 가이드라인이나 

모범적 관행이 제시될 뿐，정책이전을 강제할 어떠한 제도화된 권위나 절차가 확립 

되어 있지 않아도 개별국가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정책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정책이전은 개방적 정책조정(Open Method of Co-ordination)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편 각국에서의 정책 수렴은 공식적인 초국가 기구가 아닌 다른 국제적 회의체 

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각국의 정책 수렴이 반드시 WTO나 EU와 같은 초 

국가 기구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ISO의 경우 처럼 민간 국제조 

직에 의해 국가 간 제도 및 정책의 조화가 추진되기도 하며， 업종 별 민간 국제 협 

회나 단체의 활동에 의해 수렴이 주도되기도 한다.초국가 기구 내에서 다자간 합 

의에 실패한 정책 사안이라도 종종 그 초국가 기구 밖에서 당해 정책사안의 전문 

1) 닐과 렌쇼우는 EU의 규제양식을 EU의 규제정책 역량과 개별국에 허용된 정책 재량권 

동의 정도에 따라， 강제적 규제표준화(regulatory standard)와 연성규제(new instrument), 자 

기규제(self-reg띠ation)，개방적 정책조정 (open method of coordination) 퉁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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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회의체，즉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에 의해 추진될 수도 있다. 

초국가 기구의 다자간 합의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정책 수렴이 아닌 경우에는 국 

가간 정책조정 및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활발한 교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이 매우 긴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로위츠가 말하는 정보네트워크나 홀진거 등이 

제시하고 있는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은 이들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개념이다. 

이 논문은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각국에서의 경쟁정책의 변화 및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조화 및 수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각국 정책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 이는 초국가 기구의 역할 

이나 정책영역별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정책이전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경쟁정책 영역에서의 개별국 간의 정책이전 및 정책수렴 현상을 경쟁정책 글로 

벌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정책이전과정에서 경쟁정책 전문가 네트 

워 크로서 ICN(Intemational Comp!퍼tion Network)의 역 할과 그 의 의 를 분석 한다. 

I I. 전문가 네트워크와 정책 이전 

국가 간 정책수렴은 다양한 정책이전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정책영역 

별로 혹은 정책 유형에 따라 초국가 기구의 주도 하에 강압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회원국들의 자발적 수용을 유도하거나 혹은 회원국들에 

게 자발적 선택의 재량권이 폭넓게 주어질 수도 있다. 메커니즘의 다양성은 국제기 

구가 추구하는 정책영역별 거버넌스 구조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EU 통합을 정책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벌머와 패지트(Bulmer & 
Padgett 2004)는 EU의 거버넌스 양식을 크게 위계적 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ance) 와 협상 거버넌스(governance by negotiation), 자발적 참여 거버넌스 

(facilitated govemance)로 나누고 있다.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초국가 기구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규칙을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회원 국가로 하여금 국내법 체계에 규약을 수용하도 

록 강제한다.따라서 위계적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정책이전은 강제적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초국가 기구는 각국의 고유한 국내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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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영역’ (policy space)의 한계를 결정하고， 이행여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따 

라서 회원국의 정책 재량권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관련 국내법의 신축적이고 탄 

력적인 볍적용은 갈수록 한계를 가지게 된다. 

합의적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회원국 상호간의 통의와 협상절차를 거쳐 이 과 

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관련 규범과 정책을 국내법 체계나 정책결정 및 집 

행과정에 수용하게 된다. 합의적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당사국 사이의 합의는 구속 

력을 갖는 법규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비공식적인 양해(informal understandings) 수 

준의 것일 수도 있다. 합의적 거버넌스 하에서 정책이전은 ‘협상에 의한 이전’ 

(negotiated 없nsfer) 형 식 을 띠 게 된다 2) 

자발적 순응구조 하에서 회원국은 해당 정책분문에서 국제기구의 규범이나 결 

정을 수용해야 할 아무런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 회원국들이 정부 차원에서 특정 

규범이나 정책의 채택을 둘러싸고 협상하거나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모하지 않는 

다. 다만 매 우 느슨하게 구성 된 제 도적 틀(loosely constituted institutional setting) 안에 

서 정책을 상호조정하거나 상호협력을 모색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자발적 

순응구조 하에서 초국가 기구의 역할은 회원국 정부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모 

범적 관행’ φest practice)을 채택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원국 

이 특정의 규범이나 정책을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국 정부의 일방 

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자발적 수용구조 하에서 정책이전은 회원국 정부의 재량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발적 이전 (voluntaryσansfer)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자발적 정책이전 과정에서는 당해 정책사안에 관한 전문가 집단이나 개별국 정 

책당국자들 사이의 학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 관건이 된다. 정책이전을 촉 

진 · 조장하는 전문가 집단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촉매제 역할 여부에 따라 정책 이 

전의 속도와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 전문가의 국제적 네트워크 활동 

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책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기반이 되어 이루어진 

다.전문가 집단의 공동의 인식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바람직하 

고， 무엇이 모범적인 제도나 정책일 수 있는가 하는 합의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모범적인 제도와 정책관행에 대한 공유 인식은 전문가 집단이 자국의 정책관행을 

2) EU의 협상 거버넌스를 잘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Elgstrom & Smith(2αlO)을 

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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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재평가하고， 변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특정의 ‘바람직한정책모형’의 자국 이전에 동력원이 될 수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조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인식공동체의 역할을 체계적으 

로 부각시킨 것은 하스(Haas 1992)에 의해서였다. 하스는 인식공동체를 ‘지식기반 

의 전문가 네트워크’ (network of knowledge-based experts)로 규정하고 었다. 인식공통 

체는 “특정 영역에서 공인된 식견과 능력을 가진 채，해당 분야의 정책적 지식에 

관한 한 권위 있는 주장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인식공동체 

구성원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통일한 신념과 선호를 공유하고 있고， 통일한 문제의 

식과 해법，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책적 조예와 경륜을 공유하고 있다. 

인식공동체는 불확실성 조건하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에 

게 정책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이들은 정책결정자들이 당 

면하고 있는 복잡한 사안을 인과론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어떠한 정책 대안이 

좀 더 국가적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국내적 차 

원에서 인식공동체의 역할을 논하는 사람들은 인식공통체의 기여를 특히 정책결 

정 집단이 국내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국익과 공익의 관점에 

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이 과정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것 

으로 설명한다.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권력의 원천이며，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가 

새로운 유형의 행동패턴과 관계설정을 낳는다. 하스에 의하면 국가는 인식공동체 

집단의 도움으로 이익집단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대적인 자율성 공간 

을 확보할 수 었다(Haas 1992, 3). 

인식공동체의 역할과 기여는 국내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하스는 국제적 인식공동체는 국제적 차원에서 정책조정의 중요한 

결정인자가 될 수 있다(Haas 1992, 7). 경제적 상호의존이 크게 증대된 글로벌 경제 

하에서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더 큰 불확실성 조건에 놓인 상태에서 국가 간 정 

책 조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정책결정자들에게는 국내적 정책 목표 성취를 

위해서도 해외 행위자들의 선택과 행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이 다루는 

국내적 의제는 국제적 의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복 

잡한 연계구조의 전모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문가 집 

단으로부터의 지식과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식공동체는 유사한 문제를 이 

미 경험한 다른 국가들에서의 경험과 교훈，그리고 국제전문가 집단내의 공유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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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해 주며，그들의 

정책 선택과 집행과정에서 컨설팅을 맡기도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식공동체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특히 환란과 같은 충격적 

경험이나 위기상황을 겪은 이후이다. 인식공동체는 위기의 경험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을 내어 놓으며，다양한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또한 한 정책이슈가 다른 이슈들과 국내외적 차원에서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알려주며，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국내적 이익의 분배구조는 어 

떠한지를 설명하기도 한다(Haas 1992, 15).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국가 간 경쟁 정책의 조화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정책이전의 매개자로 각국 정책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이다.WTO 

나 IMF 등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조화를 추진하는 국제경제 기구들은 각국 

경쟁정책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국에서의 시장 경쟁의 활성화가 가 

져다주는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 수준별 경쟁정책 네트워크는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회원국들 간에 경쟁정책 

사안 관련 정보를 교류 · 공유하면서 정책조정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정책집행과 

정에서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도 한다.경쟁정책 네트워크는 각국의 경쟁정책 전문 

가 집단의 인식공동체로 기능한다 개별국가로의 정책이전은 특정 정책의 편익을 

인식하고 있는 정책전문가 집단에 의해 추진된다 3) 

111. 경쟁정책 거버넌스 

경 쟁 정 책 영 역 에 서 의 국제 협 력 모색 혹은 국제 레 짐 (international competition 

regime)의 설립에 관한 논의는 WTO 출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1948년 국제통상 

기 구(Inκmation외 Trade Organization)의 하바나 챔 터 (Havana Chapter), GA TT에 서 의 지 

3) 초국가기구별，권역별，지역별，블록별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정책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 

크(Intemation어 Competition Network)가 있다.wro나 OECD 차원의 국제 전문가 네트워 크 

가 있다면， 예컨대 EU 차원에서는 European Competition Network라는 지 역경제블록 전문 

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통한다.북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노르닥 경쟁정책 당국네트 

워 크(Nordic Competition Authorities Network)가 구성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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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인 반독점 논의， UNCfAD 동의 활동을 들 수 있다. UNCfAD 활동은 1980년 결 

실을 맺어 ‘경쟁정책 원리와 규칙에 관한 UN 규정’ (The United Nations Set of 

Principle and Rules on Compe띠on Policy)을 낳기 도 하였 다. 

1990년대 이후에는 WTO와 OECD 등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초국가 기 

구들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WTO 퉁은 

일차적으로 국경에 적용되는 각국의 무역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WTO나 

OECD 등은상품과자본，기술등의 국가간이동을규제하는각국의 법과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의 목표가 완전히 성 

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는다. 

이들 초국가기구들의 경쟁정책에 대한 관심은 무역정책과의 긴밀한 연계성 하 

에서이다 시장과 경제에 관한 한 국경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국경 안에서의 정책이 

별개일 수는 없다. 따라서 WTO 등 국제경제 기구들에서는 대외교역과 연계된 ‘국 

경 안의’ 노동， 환경， 보건정책 이슈를 줄곧 다루어 오고 있다. WTO와 OECD는 경 

쟁 이슈를 다루는 연구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경쟁정책 사안을 놓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거나 때로는 공동의 규범이나 규칙 마련을 

위해 회원국들 간의 합의를 모색하기도 한다. 

WTO 등 글로벌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초국가들에서는 ‘시장접근성’ (market 

acces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경쟁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다.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규율할 수 있는 표 

준화된 규칙을 만들어 이를 회원국들에게 강제하거나 하는 등의 흐름을 발견할 수 

는없다. 

1. WTO의 경쟁정책 이슈 

WTO 출범 직후부터 회원국들 사이에는 경쟁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WTO내 경쟁정책 논의의 핵심은 경쟁정책 영역에서의 다자규범화 즉， wro 
경쟁규칙’ 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였다. 회원국들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을 규율할 

단일의 WTO 경쟁규칙이 있을 필요가 있고，또 이러한 경쟁규칙 마련을 위해서 어 

떠한 절차를 거쳐 다자간 합의(multi1ateral a맑ements)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이 쟁 

점이었다.각국의 서로 다른 경쟁법 체계와 경쟁정책 집행관행이 자유무역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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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또다른 원천이기 때문에，경쟁정책의 수렴으로 이러한 개별 국가 간 준무정부 

상황이 종식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Kerber 2003, 299). 

WTO를 주도하고 있는 회원국 사이에서는 이 쟁점에 대하여 확연한 입장의 차 

이를 보였다. EU:와 일본，한국 등이 다자규범화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반면，대부분 

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부정적이었다.특히 유럽 국가들이 다자규범화에 적극적이 

었던 것은 유럽통합 이후 많은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 및 집행권한을 상위 정부에 

위임해온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EU는 EU 경쟁정책국(DGCompe띠onP이icy)을 중 

심으로 회원국 정부간 경쟁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경성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윤 

홍근 2005). 

미국은 WTO 경쟁정책’ 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다자규범화에 대해서는 소극적 

이었다. 미국은 다자규범화보다는 교역 당사국간의 양자협정(bil없.eralism)의 확산으 

로도 경쟁정책의 궁극적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EU와 US,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다자규범화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많은 입장의 차이가 있 

었지만，개별국의 경쟁규칙의 차이가 시장접근성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에서 같은 생각이었다(Hoekman 때d Sag밍 2005, 10). 다시 말하자변 경쟁정책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무역정책과의 연계성 하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WTO 출범 바로 다음해인 1996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WTO 각료회의에서는 경 

쟁정책과 무역정책 사이의 상호성 이슈를 놓고 회원국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쟁점 

들을 연구하기 위한 ‘무역 및 경쟁정책 작업반’ (Working Group on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WGTCP)을 설 립 할 것 에 합의 하였다. WGTCF꽤 에서 는 

주어진 2년의 기간 동안 관련 쟁점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WGTCP 

는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이나 회원국들의 경쟁정책 현황자료 분석，경 

쟁과해외직접투자，경쟁과재산권문제 등의 ‘교육적 차원’의 이슈들뿐아니라，경 

쟁정책을 둘러싼 국제협력 방안 등 많은 이슈들이 연구 · 검토되었다. 

WGTCP 활동기간 동안 회원국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은 미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였던 반덤핑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대미수출 

국가들은 미국 정부의 반덤핑 정책을 경쟁정책의 주요 이슈로 다루고자 했지만，미 

국 정부는 이에 대해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미국은 경쟁정책 사안을 다자간 합의의 틀보다는 교역 당사국간 양자 협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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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반덤핑 이슈를 둘러싼 대미 주요 

수출국과 미국 정부 간 의견대립이 WTO 차원의 합의모색 과정에 가장 큰 장애물 

이었던 것이다. 

미국 정부는 반덤핑 이슈가 WTO 경쟁정책 논의의 틀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자규범화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반 

덤핑 이슈를 전적으로 다루는 반덤핑위원회(깨eAn디-dumping Committee)가 신설되 

었고， 2000년 WTO 연례회의에서는 경쟁정책을 둘러싼 국제협력 체제의 다양한 대 

안들이 갖는 장단점의 비교평가에 토론이 집중되었다. 다자규범화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진전은 20이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다자규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공식 

적 발표로 성 과가 나타났다. 

도하각료회의에서는 ‘경쟁정책의 국제통상 및 개발에 대한 기여를 제고할 수 있 

는 다자규범화의 필요성’ 을 인정하고， 2003년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간 명백하게 합 

의된 방식에 따라 곧바로 다자규범화를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 

어졌다.또한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에서는 WGTCP로 하여금 2003년 각료회의까지 

투명성，비차별성，절차적 공정성을 포함한 WTO 경쟁정책의 핵심원칙들을 명료히 

하며 , 경 성 카르탤(hard-core cartel) 등 향후 협 상요소를 명 확히 하는데 초점 을 맞추어 

다자규범화의 틀을 만드는 일을 맡도록 하였다.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또한 WTO 

경쟁정책 수용이 어디까지나 개별회원국의 자발적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개도국 경쟁정책 당국의 역량배양을 위해 기술지원 체제를 

확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WGTCP는 도하 개발어젠더애 따라 2002년 4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다자규범화를 위해 사전 협상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합의가 모 

색되었다. 하지만 연속된 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입장의 차이 

가 갈수록 확연하게 드러났다.경성카르텔의 개념과 적용면제범위，경쟁규칙 핵심 

원칙들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는 EU와 한국， 일본 등의 협상 찬성국과 태국， 인도 

등 반대국 간의 의견차이가 매우 컸다.개도국들은 경제상황과 집행당국의 역량 등 

을 내세워 우대조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만 일련의 회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 

고 있던 것은 다자경쟁규범의 띄무이행 확보방안으로 별도의 초국가적 집행 기구 

를 설치하기 보다는 회원국들 상호심사(peer review)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이었다. 

회원국 간의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반영하듯， 2003년 멕시코 칸문(Cancu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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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 WTO 경쟁정책 다자규범화 추진을 위한 협상개시 여 

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지만 아무런 합의에도 이를 수 없었다.4) EU 등 다자규범 

화 찬성국은 이른바 1996년 싱가폴 이슈(경쟁， 투자，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모두에 대한 협상출범을 지지하였으나， 미국의 미용적 태도와 수적으로 우세한 개 

도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경 쟁 이 슈의 협 상출범 여 부에 대 한 논란이 계속되 다가 WTO General Council은 

때4년 ‘7월 결정’ (J버y2뼈 Package)을 통해 경쟁정책 이슈를 WTO 작업프로그램 

의 구성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5) 따라서 2004년 8월 이후 도하라운드 기간 동 

안 WTO 내부에서는 경쟁이슈를 둘러싼 어떠한 공식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 WGTCP 역시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2. 글로벌 경쟁정책 거버넌스와 자발적 정책이전 

WTO 내 경쟁정책 이슈를 둘러싼 공식적 논의의 중단은 WTO 경쟁정책에 관한 

한 경성법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경쟁정책의 위계적 거버넌스의 정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EU 경책정책 수준의 위계적 거버넌스는 물론 

이거니와 훨씬 온건하고 신축적인 다자규범화도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다자규범화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EU가 절충안으로 내어 놓은 ‘경쟁정 

책 의 기 본 규범 에 대 한 합의’ (flexible framework agreements) 조차도 수용되 기 어 려 웠 

다. EU의 절충안은 WTO 경쟁정책의 기본원칙， 즉 내국민 대우(nationalπeatment)， 비 

차별성， 투명성에 대한 합의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각국이 각각의 특수 

한 여건을 고려하여 경쟁법규를 만들되 ， 이러한 기본 원칙만을 법규에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서 아주 제한된 극소수의 실체적 법규범 주로 경성카르텔에 관한 것 에 

대한 합의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다.법집행 역시 개별국 정부가 각국의 경제상황을 

4) WTO. 2003. "Annu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to the General Council. WTfWGTCPI7; 17 July.(98-4914)' http://www. 

wto.org/english/tratop e/comp e.htm(검 색 일 2007. 10. 24). 

5) WTO. 2004. Doha Working Programme: Decision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1 August 

2004. WTIL/579. http://www.wto.org/english/traptop e/dda e/ddardraft_31jul04_e.pdf(검 색 일 :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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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여 충분한 재량권을 갖또록 하되， 투명성 원칙만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것이 

었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자규범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편익에 대 

해 회의적이었으며， WTO 경쟁규칙에 대한 합의가 끝내 선진국들에 의한 시장개방 

의 도구로 이용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개도국들은 개별국 고유의 경쟁 

규칙이 보호 무역장벽이나 경제개발 등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편 

익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반면， WTO가 주도하는 경쟁법규의 국제적 조 

화 및 강요된 국제적 협력이 개도국들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oekrnan 때d Saggi 2005, 

l7).또한 논의과정에서는 EU가 제시하고 있는 수준의 경쟁정책의 조화라면 굳이 

다자규범화 말고도 교역당사국 양자 간 합의나 지역경제 공동체 수준에서도 충분 

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WTO 경쟁정책 작업반의 논의는 WTO의 표준화된 경쟁규칙을 만들고， 각국 경쟁 

법의 적극적 조화를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갖지 않았다. 또한 각국의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 경정정책 당국을 수립하는 목표를 추구하지도 않았 

다.WTO 경쟁정책 논의과정에서는 각국의 여건을 감안한 경쟁법규의 독자성과 개 

별국 경쟁정책 당국의 고유한 집행권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WTO 도하라운드 밖의 

다른 논의의 틀을 활용하여 추후 논의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여지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WTO 회원국들 가운데 100여개 국가가 각기 고유한 경쟁법규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 국가 간 서로 다른 법규와 법집행체계는 국경 안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함으로 

써 자유무역에 장애가 되고 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및 경쟁 

당국간 협력이 호혜적 이득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경쟁 당국간 경쟁 사안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국제적 인수합병 등 통일 경 

쟁 사안에 대하여 관할 경쟁당국들이 동일한 접근법을 취해 나가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설득력을 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쟁정 

책 당국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경쟁정책 사안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자체 역량 

이 결여되어 있는 국가들의 기관형성 및 역량제고를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자규범화를 지지하는 국가들이나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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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이나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다자규범화 추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많은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 

나 궁극적 목표 이외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 

각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정책 사안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공동의 접근 

법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를 확신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시적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단기적 안목만으로 보자면 조화와 협 

력 보다는 일방주의 적 접 근법 (unilateral approach)의 기 대 편 익 이 더 클 것으로 계 산 

할 수 있다.조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국의 고유한 여건이나 특수성이 최대 

한 고려되는 국제적 협력을 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WTO의 다자규범화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다자규범화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무엇일까?많은 연구자 

와 정책실무자들이 자발적 접근법(Voluntary approach)이 그 해답이라고 제시하고 

있다(Sabel and Reddy 2002; Haas 1992; Vandenbroucke 2(01). 

자발적 접근법은 경쟁정책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개별국 경쟁당국에 

그대로 맡겨 놓되，개별국가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조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접근법 

이다. 자발적 접근법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정책 당국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되 

는 학습기회이다. 정책결정자들의 학습기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어질 수 있다. 

외국의 ‘성공사례’ 에 대한 학습이 있을 수 있고， 인접국이나 선진국의 성공적인 제 

도나 정책을 모방하는 학습경로가 있을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규범 

이나 모범관행φest practices)을 학습하면서 이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모방과 학 

습에 의한 정책이전은 정책결정자들의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 

책 확산과정을 의미한다. 어느 경로이든 학습에 의한 정책이전 과정에서는 정책결 

정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관건이 된다.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 있어야 한 

다.첫째，정책결정자들이 해당 정책영역에서의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인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인식 동화(cognitive assim빠ion)가 정책 

이전을 촉진한다(Vandenbroucke 2(01). 둘째， 해외의 모범 사례의 성과를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보와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 

보 제공으로 정책결정자의 비용편익계산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셋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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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비교의 관점에서 자국의 정책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들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자발적 접근을 통해 조화 

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수평적인 상호심사(peer review) 절차가 긴요하기 때 

문이다. 

정책결정자의 학습을 통한 정책수렴 과정에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변화라는 인 

지적 요소(ideationaJ factors)와 함께，정책결정자 사이의 인식공유라는 엘리트 간 합 

의적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IV. 전문가 네트워크로서의 ICN 

1.ICN의출범배경 

WTO 체제 출범은자유무역의 국제적 제도화의 시작을 의미한다.WTO 가입으로 

각국은 국경 문턱을 낮추어야 했고，국경 너머의 자본과 상품의 자유 이동에 미치 

는 국내 정책의 영향력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WTO 규칙은 무역자유화， 

즉국경을넘나드는자본과상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하지만국경에서는상품 

과 자본의 자유이동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경 안의’ (behind the borde다기업 활동의 

자유 및 경쟁에 관한 이슈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WTO회원국들 

사이의 무역 자유화(없de liberaJization)에 관한 논의에는 WTO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수반된다 6)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는 국경 안에서의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경쟁에 관한 

이슈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은 현지 국적 기 

업들과 차별 없는(non-discrirnin때) 내국민 대우(nation떠 treatment)를 원하며， 동퉁한 

조건하에서 경쟁(\eveling the playing ground)하기를 원한다.시장접근에 불이익이 없 

고，시장 진입이나 퇴출에 차별적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되며 ，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6) WTO. 1998. ‘Annu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다 

tion Policy to the Gene때 Council. WT?WGTCP/2; 8 Dec.(98-4914) http://www.wto.org/english/ 

tratop e/comp e.htm(검 색 일 : 2007. 10.24). 



전문가 인식공동체 주도의 정책수렴· ‘국제경쟁정책 네트워크’ (ICN)사례 연구 385 

서의 규제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에도 차별적 법적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국가별 경쟁규칙의 차이가 글로별 경영에 불확실성 변수 

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규칙의 조화를 원한다. 개 

별국가 간 경쟁규칙의 차이는 특히 국경을 넘나들며 전개되는 기업 간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항상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켜 오고 있다. 기업 간 인수합병의 사례가 

빈번하고， 경쟁정책 당국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국 

제적 인수합병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1997년 미국 법무부는 글로벌 시대에 

제 기 되 는 경 쟁 이 슈들을 검 토하기 위 해 ICP AC(Internal Competition Advisory 

Committee)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ICPAC는 경제자유화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경쟁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연구 

검토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ICPAC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성，국제적 차원 

의 기 업 합병 심 사(multi-jurisdictiona1 merger review), 각국 경 쟁 정 책 당국간의 협 력 관 

계 모색 등과 같은 연구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전개하였다. 

ICN은 2αm년 2월 발표된 ICPAC의 최 종보고서 상의 권고에 기 원을 두고 있다 

ICPAC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각국 경쟁법의 조화와 경쟁규칙에 대한 보편적 이해 

의 제고가 시급하다고 보고 각국경쟁정책 당국자들과 기업인，비정부기구등이 참 

여하여 경쟁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 (Glob외 Compe때on 

Initiative)의 설 립 을 제안하였다. ICPAC는 경 제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 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정책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경쟁정책 관료와 

전문가 집단 주로 경쟁법 전문 변호사 - 이 국제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ICPAC의 이러한 입장에 대 

해서는 미국 법무성 당국자들 뿐 아니라， EU 경쟁정책 집행위원회로부터도 폭넓은 

지 지 를 받았으며 , 국제 변호사 협 회 (Intemationa1 Bar Association) 등과 같은 전문가 집 

단으로부터도 큰 환영을 받았다 7) 

국제적인 경쟁정책 토론장의 설립을 둘러싼 논의는 2001년 GE.와 Honeywell의 

합병이 불발로 그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GE:와 Honeywell의 합병불발이 미 

7) ICPAC의 제안이 나온 이후， 국제변호사 협회(lntemational Bar Associa디on)는 영국 Ditchley 

Park에서 세계 40여개 국의 경쟁정책당국자와 경쟁법 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국제적인 

경쟁정책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는데，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제안 

을강력히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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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EU 사이의 상이한 경쟁규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세계 각국의 경쟁정 

책 당국자 및 전문가 집단의 협의체 설립 구상은 20이년 10월 미국 포드햄 대학에 

서 미국과 캐나다，한국 등 14개의 경쟁정책 당국의 대표가 참석한 입시운영위원회 

를 통해 공식 출범한 ICN 발족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2 경쟁정책 전문가 집단의 인식공동체로서 ICN 

ICN은 개별 회원국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변화 및 인식공유’ 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 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국제경쟁정책기구이다. 어 

떤 의미에서 ICN은 WTO 내 경쟁정책의 위계적 거버넌스의 모색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CN은 개별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아dy)는 아니 며 , 기 관 간 기 구(inter-agencyen때)의 성 격 을 가진다(Hoekman & Saggi 

2005, 18). ICN은 전세계 경쟁정책 당국간 협의체로서， 참여 희망 경쟁당국은 누구 

나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ICN은 경쟁법 선진국뿐 아니라，경쟁법 체계를 갖추 

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여，경쟁법 체계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ICN의 회원확대 및 조직업무를 맡고 있는 회원가입 작업반(membership 

working group)은 개도국의 참여를 위해 ICN의 사명과 활동목표를 전파하는데 주력 

하고 있으며，그 일환으로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개도국 정 

책당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당하는 자금지원 작업반이 출범된 바 있다(공정거래 

위원회 2005, 433).8)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8년 l월 현재 ICN은 102 곳의 경쟁정 

책 당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회원에는 개별 국가의 경쟁정책 당국자만 포 

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EU의 경우 EU 회원국의 개별국 경쟁정책 당국 

뿐 아니 라， EU 집 행 부(European Corrunission)의 경 쟁 정 책 당국(DG Competition)과 유럽 

자유무역지역 감시당국(EFrA Surveillance Authority)이 동시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9) 

8) ICN의 회원가입작업반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 

위원회는 ICN의 회원가입작업반(Membership Working Group)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공정 

거래위원회 권오숭 위원장이 ICN 회원가입작업반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CN의 

회원 가입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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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은 각국의 경쟁정책 당국을 대표하는 정책 관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 

는전문가네트워크로기능한다.하지만회원의 문호가각국경쟁정책 당국자에 한 

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법 전문 변호사， 소비자나 기업인， 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ICN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민 

간부문의 참여자들은 ICN의 주요 회의 와 세미나에 토론자로서 ICN의 활동과정 에 

는 적극 참여할 수는 있으나， ICN의 정식 멤버는 아니다.따라서 이들 비정부 전문 

가(Non-govemmental Advisers)들은 ICN의 운영 그룹이 나 작업 반의 정 규 구성 원이 될 

수는 없다. ICN은 각국에서 경쟁정책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쟁정책 엘리트 간 

경쟁정책 사안에 대한 인식공유 및 정보교류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로 기능하고 

있다 

ICN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 사안은 개도국 회원국들에게 경쟁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고 경쟁문화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CN은 개발도상국의 경험 

부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경쟁정책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개별국의 경쟁정책 당국의 역량제고 및 위상강화를 위한 활 

동에 주력한다. ICN의 이러한 활동은 개도국 경쟁정책 관료들이 학습할 수 있는 

모범관행을 수립 · 제시하고 이를 ‘자발적 수용’ 의 차원에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다. 

3.ICN의 작동체계 및 기능 

ICN은 철저하게 개방형 회의체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쟁 

정책 당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경쟁법 체계의 구 

비 여부가 가입 조건이 되지 않으며 ， 가입에 따른 특정의 의무가 부과되지도 않는 

다 특정의 경쟁볍 체계를 언제까지 어떠한 일정으로 도입하겠다는 추진시간표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회원 기관들에게는 연회비 납부 등 회원기관으로서의 정규적 

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도 않다 10) 다만 각국에서 경쟁법의 집행기관의 사명을 맡 

9) www.intemationaIcom야titionnetwork.orglpdf/ICN_ ContacCList.pdf (검 색 일 : 2007.1 2. 10) 

10) 여기서의 ICN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ICN의 공식적인 웹사이트(www.icn.org)에 공개된 

정보 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경쟁정책본부장과의 인터뷰에 의존하고 있다(인 

터뷰 일시 및 장소 2006년 5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실). 우리나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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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경쟁정책 당국이나 또는 지역경제 블록의 경쟁정책집행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2006년 현재 ICN에는 85개국 97개의 경쟁법 집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11) 

ICN은 WTO나 OECD와는 달리 상임 관료조직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채，프로젝 

트 추진이나 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회원기관들이 그때그때 회의를 유치하거나 비 

용을 분담하는 등 탄력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어떤 과제를 추진하 

고，어떤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등 ICN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안은 미 

국， EU， 일본， 한국 등 16개 회원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Steering Group) 

에서 결정된다.ICN의 가장 뚱요한 회의체는 매년 개최되는 연차총회 (Annual 

Conference)인데， 운영위원회는 연차총회의 의제와 연차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전달 

될 보고서 내용 등을 최종결정한다 12) 회원기관에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결정 

은 운영위원회만이 할 수 있다. 

ICN 운영위원회는 경쟁법의 주요 분야별로 관련 사안을 다루어 나갈 4개의 작업 

반(Working Group)을 두고 있으며， ICN의 운영에 필요한 3개의 작업반을 두고 있 

다 13) 운영위원회는 연차총회에서 승인된 과제를 수행할 작업반이나 연구그룹 구 

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작업반을 리드해 나갈 의장국을 결정한다 

각 작업반이나 소그룹에서는 회원국들이 경쟁법규를 개선한다든지 혹은 회원국 

들 사이에서 경쟁정책을 조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 과제를 선정 

거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권오승 위원장과 함께 이동규 경쟁정책 본부장이 회원 기 

관 대표로 ICN에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줄곧 ICN 

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ICN의 회원가입작업반(Members비p Working Group)의 

의장직을맡고 있다. 

11) 국가에 따라서는 미국의 법무부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외 

Trade Commission), 영 국의 공정 거 래 청 (Office of Fair Trading)과 경 쟁 위 원 회 (Competition 

Commission) 등과 같이 두 개 이상의 경쟁법 집행기관이 동시에 ICN의 회원으로 가입되 

어 있는 경우도 있다.또한 유럽의 경우 개별 회원국들과는 별도로 EU 자체가 회원으로 

가입 되 어 있으며 , EFT A SurveiUance Authority가 회 원으로 가입 되 어 있다 

12) ICN 연차총회를 개최하는 국가의 경쟁정책집행기관은 결정 시점부터 차기 연차총회 시 

기까지 운영위원회 회원국이 된다. 

13)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UnilateraI Conduct) 작업반은 2006년 제 5차 총회로부터 출범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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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문가 집단과 함께 연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다. 각 작업반 

이나 운영소그룹의 연구 성과물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매년 전체 회원기관 

의 대표가 참여하는 연차총회에서 회원 기관들에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모 

범관행’ (없tprac뼈)으로 채택된다. 이렇게 하여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관 

행이 회원 기관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ICN 프로젝트는 철저히 반독점 경쟁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ICN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블록 간 기업 합병에 대한 심사통제 문제와 경쟁정책 

당국의 역량강화 문제이다 14) 기업합병 통제와 관련해서 ICN은 합병사전 신고(pre

merger notification), 심사절차 제도， 조사절차와 기 법 등에 관한 합의 된 모범 관행을 

권고하고，각국의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 

다 15) 특히 합병심사와 관련해서는 조사기법/분석 소그룹을 중심으로 심사의 실질 

적 기준(substan디ve criteria) 및 기법에 대한 심층연구에 중점을 두고 절차의 수렴보 

다는 각국 실무자의 기술적 역 량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16) 

실질적 경쟁정책 당국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정치권 및 일반 대중의 경 

쟁정책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표로 한 경쟁주창(compe마on advocacy) 프로그램의 개 

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 특히 개도국 경쟁당국들에 대해서는 경쟁정책 기술지원 프 

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해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ICN은 합의 제 조직 (consensus-based organization)으로 운영 된다. 특정 쟁 점 사안과 

관련하여 작업반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 상에 이를 반드시 밝히도록 되어 있다.1 7) ICN은 운영위원회든 작 

업반이든 어떤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1 8) 

14) ICN 웹사이트 www.intemationalcompetitionnetwork.orgJaboutus.htmJ. 

15) 2003년부터 기업결합 신고 및 절차에 대한 모범관행을 작성해 왔으며， 2006년 현재 137>> 

항목의 모범관행을 완성해 놓고 있다 13개 모범관행으로는 심사관할권， 신고기준， 신고 

기한， 심사기 간， 제출자료，합병심사의 운영，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 비밀정보보호， 기관간 

상호조정 ， 합병심사조항 재검토， 시정조치 ， 경쟁당국의 권한 등이 있다. 

16) 위 인터뷰， 

17) 작업반 내부에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 보고서 상에 다른 견해를 가진 회원 대표의 의 

견을 명시하고， 여기에 지지한 다른 회원기관의 명단도 밝히도록 되어 있다 

18) 위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경쟁정책본부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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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은 국제경쟁정책 분야에서 회원기관 간 경쟁정책의 상호조화를 장기적인 목 

표로 삼고 있다.WTO나 OECD 퉁도 회원국가의 경쟁정책을 심사평가하고， 회원국 

간의 경쟁규칙의 조화를 도모하고 었다는 점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 하지만 

ICN은 순수히 경쟁정책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역정책에 활통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WTO나 OECD와 구분된다.ICN에는 대외교역이 활발한 국가나 경제선진국 

뿐 아니라，경쟁 촉진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동구권 국가 등 

개발도상국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OECD 등 다른 국제경제 기 

구와구분된다. 

ICN은 WTO를 배경으로 출범했다.ICN의 출범은 WTO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ICN은 WTO의 하부조직이나 방계 

기구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ICN은 WTO나 OECD 퉁과는 어떠한 

제도적 연계성도 없는 독립된 국제기구이다. 다만 ICN은 WTO와 OECD, UNCf AD 

등 경쟁정책을 다루고 있는 다콘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더 나아가 ICN은 이들 국제기구들의 경쟁정책 당국이 ICN의 활동네트워크 속 

에 참여할것을기대하고 있다. 

v. 경쟁정책의 수렴전망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한 각국의 정책수렴은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 가능할 수 

있다. 다자 규범화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회원국 정부의 관련 법규를 다자규범의 

틀에 맞추어 변경시키도록 강제할 수 있고，그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집행기 

구가 수립되는 위계적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온전한 정책 수렴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경성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경성적 접근은 초국가 기구 차원의 엄격 

한 실체적，절차적 법규가 있고，회원국은 이러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회원 

국의 법규 집행 과정에서는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오던 WTO 경쟁정책 다자규범화를 위한 논의 

는 2004년 8월 이후 중지된 상태에 있다. WGTCP를 중심으로 한 다자규범화 논의 

는 WTO 차원의 경쟁규칙과 경쟁정책 집행당국의 수립 및 이행의무 확보방안에 대 

한 다자간 합의의 틀이 모색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이는 곧 WTO의 경쟁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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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경성법적 접근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WTO 경쟁정책 

의 위계적 거버넌스 정립의 타당성을 둘러싼 것이었다. 

WTO 틀 내에서 경쟁규칙과 관련해서는 투명성，비차별성，절차적 공정성이라는 

핵심적 원칙을 합의하고，경성카르텔에 관한 다자규범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WTO 경쟁정책 당국의 수립 여부와 관련해서 

는 경쟁정책 당국이 EU 경쟁정책당국처럼 직권 조사권을 갖는 등의 강력한 법집 

행기관이어서는 안 되며，회원국간 정보의 교류 및 회원국 경쟁당국의 역량 강화를 

기술 지원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 

가 중단되었다. 규범의 조화나 의무이행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협력 이외 다른 강제적 접근이 대안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중 

단되었다 

경쟁정책 당국간 글로벌 차원의 경쟁정책 논의는 이제 ICN을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다. ICN은 매우 느슨한 수준의 연성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ICN은 회원국 정 

부의 경쟁정책의 수렴을 도모하는 일체의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각국 정부의 경쟁 

법을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매우 느슨한 형태의 포괄적 법규범(framework) 

마저 제시하지 않는다. ICN의 어떠한 회의체에서도 구속력 있는 규범을 생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회원국들에게 준수의무가 있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 

는다. 경쟁정책 선진국의 법집행 경험을 토대로 모범관행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이를 회원국 경쟁당국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ICN은 개도국 당국자들로 하여금 경쟁정책의 펼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경쟁정 

책의 주창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미 경쟁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각 

국의 경쟁정책 당국자들로 하여금 각국의 경쟁정책의 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 

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CN은 경쟁정책 당국자간의 인식의 공유， 그리고 

경쟁정책의 운용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적 지식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는 각국 정책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ICN은 각국의 경 

쟁정책 당국자들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정은 설득력을 가 

질 수도 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자들이 참여 서로의 경험을 토의 

함으로써，선진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인출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 

기 때문이다 19) 

하지만，경쟁정책 당국자들의 공유 인식과 전문 기술적 지식의 확산이 각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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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정책 수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글로벌화론자들 가운데 

에는 각국에서 시장과 경제를 규율하는 정책 및 제도가 시장력이나 자본의 힘에 

의한 구조적 압박 때문에 조회-를 이루고 수렴해 나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 

다. 이러한 구조요인론은 글로벌화에 따른 정책수렴이 세계경제 차원의 경제적 요 

인에 의해 추통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개별국가는 이러한 대외 경제적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정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따라서 글로 

벌화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국가의 정책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구조 요인론은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개별국 

의 국내적 정책 재량권이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의 연장선에서 각국의 제 

도와 조화를 이루고 수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 요인론의 관점에서 경쟁정책의 수렴을 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의 글로별 경쟁정책 거버넌스 하에서 각국은 고유의 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온존시켜 갈 수 있다. 경제적 외압에 의해 구조적 수렴현상이 나타 

나고 있기보다는 개별국 정부당국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정책이전 여부가 결정되 

기 때문이다.시장력의 작용에 의해 정책수렴이 일어난다는 관점의 설명체계에는 

정책이전 과정에서 긴요하게 역할 하는 정책행위자의 인지적 능력 (ideationaI force) 

이 간과된다.ICN 체제 하에서 경쟁정책의 이전은 경쟁정책 당국자의 인지력에 의 

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요인론은 설득력에 한계를 지닌다. 

정책수렴 여부가 정책당국자의 ‘인지력’과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현 상황 하에서 경쟁정책의 수렴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것인 

가를 말해 준다. 경쟁정책 당국자가 모범적 법규범과 관행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 

만으로 정책이전이 추진되지는 않는다. 경쟁정책은 각국의 정책당국자들이 전문 

기술적 지식을 공유하면서，서로 통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통일한 문제 해 

법을 모색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책 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시장 경쟁에 

대한 규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각국의 경쟁정책은 사적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의 방식에 달려 있다.시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관여할 것 

19) 국가 간 정책이전을 교훈인출(Iesson drawing)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는 

정부(당국자)를 ‘완전한 이성적 학습자 로 가정한다. 교훈인출 및 학습을 주 개념으로 

정책이전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연구로는 Rose 1993, Yebra 2003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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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 

싸고 정파 간 확연한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경쟁정책 당국자가 경성적 접근을 취 

하고 있는 초국가 기구로부터 구속력 있는 집행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기술관료 

의 전문성이 규제 정치를 쉽게 넘어 설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VI. 맺는 말 

현재의 WTO나 OECD의 경쟁정책 거버넌스는 개별국 간 경쟁정책 조화가 ‘자발 

적 수용과 협력’ 을 통해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간 명백 

한 합의의 토대 위에서 회원국을 규율할 수 있는 WTO나 OECD의 시장 규칙이 국 

경에 적용되는 정책영역을 뛰어 넘어 국경안의 정책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지는 않 

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국에서의 경쟁정책의 

수렴은 개별국 경쟁정책 당국자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볼 때 인식공유와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ICN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ICN은 각국 정책당국자의 느슨한 네트워크로서 구속력 있는 결 

정을 내리지도 않으며，회원국 정부에게 모범적인 정책의 이전을 강제하지도 않는 

다. ICN은 WTO 다자규범화의 실패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경쟁정책 

의 다자규범화 실패는 경쟁정책에 관한 한 특정의 초국가 기구가 주도하는 경성적 

접근에 대한 합의의 실패를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아시아의 신홍발전국가와 개도국을 대표하는 정책당국자들은 각기 

서로 다른 시장경제 제도 위에서 시장을 규율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경쟁 

정책의 다자규범화 실패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자본주의 다양성’ (varie디es of 

capitalism)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각국 정부의 경쟁정책은 그 나라 

의 오랜 시장제도의 산물이다. 또한 그것은 각국의 오랜 정당 정치와 규제정치의 

산물이다. 각국 시장제도 및 규제정치의 경로의존성은 시장의 필요성을 능가하기 

도 한다. 따라서 정책 수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개별 국가의 역사적 응축물로서 

개별국 고유의 제도적 특성이 지속적으로 남게 되고，따라서 수렴 속에서도 국가적 

편 차(national variance)가 발견된다. 

각국의 고유한 경쟁제도는 무역자유화를 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한다. 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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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업들은 각국의 경쟁제도가 다른 데에서 오는 높은 거래 비용을 치루어야 하 

기 때문에 국가간 경쟁정책의 표준을 원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국경선을 뛰어넘는 

대규모 M&A는 관할권 분쟁의 신속한 해소를 요구한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의 해 

소，초국적 기업의 거래비용 감축문제，국제 M&A의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 등 정책 

조화의 경제적 필요성이 곧바로 정책의 수렴을 낳는 유효한 통인이 되지 못한다 

ICN은 경쟁정책에 대한 다지규범화의 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 

자규범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 회의체가 다시 출범하기까지의 보조적 기구로서의 

성격에 머물고 있을 뿐，경쟁정책의 수렴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초국가 기구로 보 

기는 어렵다. 경성적 접근의 초국적 경쟁정책 기구 대신 ICN이나 이와 유사한 

GFO(OECD Global Competition Forum)가 경 쟁 정 책 글로별 거 버 넌스의 정 책 이 전 메 

커니즘으로 기능하는 한，경쟁정책의 뚜렷한 수렴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각국에서 ICN 등이 제시하는 모범 관행을 반영하는 부분적인 경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국가별 차이가 매우 서서히 조금씩 줄어드는 아 

주 낮은 수준의 수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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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lfTllntT 1. 

Policy Convergence lnitiated by Epistemic Community: 
Case Study Focused on ‘Intemationa1 Competition 

Network(ICN) ’ 

Hong Keun Yoon I Seo뼈 

Globalization has changed market-rela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almost 외1 countries of 

market economy. This article focuses on explaining the convergence process of each country’s 

competition policy. There can be several paths of converging process of public policies. 까ús 

때icle， by using the concept of global govemance and policy transfer, an외yses the WTO’s 

past endeavor for multi-lateralism in the competition policy area and its failure to set up a 

multi-agreement. 

The ‘ Intemational Competition Network' , a sort of altemative to hard law approach for 

policy harmonization, is now functioning as a venue for competition policy σansfer. But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negative perspective on the converging process based on ‘epistellÚc 

comrnuruty’ of expert-network because it is dependent purely on ‘voluntary πansfer’ based 

때on a model practice. 

Keywords: Competition policy, Policy convergence, Epistemic community, Expert 

network 


